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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법률구조 지속 증가” 
-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0건 지원 승소율 70%에 달해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작년에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12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허 법률구조 건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년대비 10% 증가한 것이다. 또한, 승소율도 지난 3년 동안 76.8%에 
달하고 있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심판·심결 취소소송 연도별 대리건수>
구 분 ’15년 ‘16년 ’17년

종

류

심 판 43 95 87

심결취소
소 송

특허법원 7 10 22
대 법 원 3 4 11

계 53 109 120

# 사례 :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
소기업 B사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였지만, B사는 오히려 A
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가 취
소되었다. 이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상표를 이전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하였
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A씨의 상표권을 지켰다.



  사회적약자의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함
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심판․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특허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건이며 그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형평성 제
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가 사회적약자 지재권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

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이태원(☎ 042-481-5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